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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최근 국내 도서관계에서 행해지는 지적자유 침해의 다양한 행태를 분석하고 현장 사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전문가 단체의 관련 선언문에 나타난 도서관 지적자유의 

정의와 선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나다움어린이책의 선정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등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사서를 대상으로 소속 도서관에 행해지는 지적자유 침해와 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별 도서관 차원의 대응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협회․전문가 단체 차원의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대처방안, 향후 지적자유 보장 방안 등에 대한 

현장의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상황이 복잡․다양한 가운데 협회․전문가 차원의 성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과 도서관 현장에서 상황별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의 작성도 시급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협회․전문가 

단체,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지적자유, 검열, 장서개발, 자료선택, 금서, 나다움어린이책, 성교육 도서

ABSTRACT : This study analyzes various recent aspects of intellectual freedom restrictions in the 

domestic libraries, identifies difficulties facing librarians in the field, and suggests countermeasures. 

Specifically, we conducted literature research, including the definition and declaration of library 

intellectual freedom in core documents by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pert groups, the background 

of selection of ‘Nadaum Children’s Book’, which is at the center of controversy, and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Next, we investigated the patterns of intellectual freedom restrictions committed in libraries, 

difficulties encountered in the field, and cases of response at the individual library level among 

librarians. In addition, we surveyed the level of perception in the field about countermeasures against 

intellectual freedom restrictions at the level of associations and expert groups and future plans to 

guarantee intellectual freedom. Finally, based on this, countermeasures against restrictions of 

intellectual freedom were proposed at the level of the National Library Committe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ssociations and expert groups, and individual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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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금까지 도서관은 모든 이념적, 종교적, 정치적 갈등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도서관 및 사서직의 권리선언에 입각해 

자료를 수집․제공해 왔다. 하지만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의 지적

자유사무국(Office for Intellectual Freedom, OIF)에서 발표한 2023년 ‘도전받은 책(challenged 

book)’은 전년 대비 65%나 급증하여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수치를 기록하였다(ALA, 2024). 

도서검열뿐만 아니라 매체별 자료와 서비스, 도서관 프로그램과 공간에 이르기까지 도서관 지적

자유와 관련된 이슈는 확대되고 있다. 각국은 도서관 지적자유 보장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 채택과 

갱신, 관련법 제정, 출판계와 연대협력 등을 통해 도서관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계의 지적자유 침해 양상은 미국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특정 

단체가 여성가족부에서 선정․보급한 ‘나다움어린이책’을 비롯한 일부 도서에 대한 열람 제한 및 

폐기를 요구하는 민원을 도서관 현장, 국민신문고, 상위기관 등을 통하여 접수하였다. 일부 도서관

에서는 부서장, 기관장, 지자체장 등 상위기관의 명령이나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자료를 검색

배제, 이용불가 처리, 이관, 제적하는 등 도서관인 윤리선언에 반하는 요구로 인해 전문직 사서의 

자료선정권이 침해되고 자기검열로 이어지고 있다. 도서관은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도서관법｣에 

명시된 내부 위원회를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서관 자료를 선정․수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현장에서는 책임자나 수서 담당 사서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외압은 ｢도서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국민의 지적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

한 공적 시설로 존재하는 도서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기 때문에 도서관계도 우려를 표한 바 

있다. 2023년 7월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 반대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언론에서도 이에 대한 여러 관점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도서관과 사서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무시한 채 자기검열 형태로 특정 도서를 배제할 수 없고, 도서관 밖의 누구

도 도서관의 자료선정과 수집에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언론, 출

판, 예술 등에 대한 검열이 자행되었지만,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지적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당대에 금서로 지정되었던 무수한 고전이 재평가된 사례가 

이를 방증하며, 도서관은 현재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후대를 위한 지식정보자원의 보존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왔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국내 도서관계에서 행해지는 지적자유 침해의 다양한 행태를 분석하고 

현장 사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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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관련 문건에 나타난 도서관 지적자유의 정의와 선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나다움어린이책

의 선정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등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현장 사서를 대상으로 

소속 도서관에 행해지는 지적자유 침해 양상 및 현장의 애로사항, 개별 도서관 차원의 대응 사례

를 조사하였다. 또한 협회․전문가 단체 차원의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대처방안, 향후 지적자

유 보장 방안 등에 대한 현장의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끝으로 이를 바탕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협회․전문가 단체,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 지적자유 침해에 따른 대처방안을 

제안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지적자유의 정의와 선언

최근 도서관 지적자유의 개념은 도서검열을 넘어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필터링, 도서관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도서관 폐쇄, 테러 위협 등), 도서관 공간,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료 문제 등과 

관련된 정책에 이르기까지 확장되고 있다. 도서관계는 지적자유 침해와 관련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지적자유의 정의를 조금씩 수정․확장해 왔으며, 

이는 변화된 여건과 상황에 비추어 지적자유를 해석하여 그 한계를 재정의하고 폭넓게 대처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자유의 이념적 토대는 검열에 반대하고 표현의 자유

를 옹호하는 인간의 기본권 보장에 있다.

먼저 비교적 일찍부터 지적자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미국은 사서직의 실천윤리이자 학술연구의 

주제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독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그 개념을 확장해 왔다. 지적자유에 

대한 미국 도서관계의 입장은 ｢도서관 권리선언｣(Library Bill of Rights), ｢윤리강령｣(Code of 

Ethics), ｢독서의 자유선언｣(Freedom to Read), ｢도서관: 미국의 가치｣(Libraries: an American 

Value)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각 핵심 문건에 제시된 지적자유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Garnar, 2021). 

1930년대 확산된 사상통제 및 검열에 대응하기 위하여 ALA는 1939년 ｢도서관 권리선언｣

을 채택하였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1944, 1948, 1961, 1967, 1980, 1996, 2019)을 거쳤는데, 

특히 1996년 개정문에서는 ‘나이(age)’를 포함하여 재승인되었다. 2019년 최종 개정된 선언문

에는 창작에 관여한 사람들의 출신, 배경, 견해 때문에 도서관 자료에서 배제해서는 안되며, 

개인의 도서관 이용 권리는 출신, 나이, 배경, 견해 등을 이유로 거부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됨

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1939년 발표된 ｢윤리강령｣(1981, 1995, 2008 개정)에서도 사서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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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정보접근의 자유에 헌신하는 전문직으로서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정보와 사상의 자유

로운 유통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여 도서관 지적자유를 옹호하는 ALA의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이후 1953년 ALA 평의회와 미국출판협회 독서자유위원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Freedom to Read Committee)가 발표한 ｢독서의 자유선언｣(1972, 1991, 2000, 2004 개정)에는 

모든 미국 공동체가 스스로 독서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출판과 유통의 자유를 지키는데 힘써야 

하며, 출판사와 사서는 다양한 도서에 대한 독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지원함으로써 독서의 자유를 

증진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독서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는 권리이며 타인

의 취향을 강요하거나 독서를 특정 영역에 국한해서는 안 되며, 특히 부모와 교사는 청소년이 

인생에서 맞게 되는 다양한 경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청소년 스스로 비판적 사유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1999년 ALA 평의회가 채택한

｢도서관: 미국의 가치｣에서도 도서관은 과거의 유산과 미래의 약속을 함께 제공하며 공익을 촉진

하고 보호하기 위해 지적자유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가능한 폭넓은 범위의 관점, 의견 및 사상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사회의 가치를 창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에서의 도서관 지적자유에 대한 초창기 정의는 ALA의 ｢도서관권리선언｣에 

영향을 받은 ‘표현의 자유’와 ‘접근의 자유’에 근거한다. 1954년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으나 선언의 실천을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지 못하여 그 실효성에 

대한 아쉬움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1975년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① 선언의 취지 홍보, ②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조사와 연구 진행, ③ 도서관의 자유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원회의 임무로 규정하였다. 이후 도서관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적자유 침해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1979년에 개정된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개정 

내용은 헌법이 정하는 ‘표현의 자유’와 상통하는 개념으로 도서관의 ‘알 자유(知る自由)’를 규

정한 것으로 <표 1>에 정리한 바와 같이 도서관 현장에서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조항

을 포함하고 있다(日本図書館協會, 1979). 특히 제2조 (자료제공의 자유)에서 도서관은 ① 인

권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 시 ② 외설출판물 판결 확정 시 ③ 기증․기탁자가 공개를 거부하는 

자료일 경우 등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특정 자료를 배제․제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도서관 현장에서 실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1990년대 후반 충격적인 소년범죄 발생을 계기로 어린이․청소년으로부

터 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 규제의 움직임이 일어나자 유해정보(도서 포함)를 

배제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요구와 어린이의 정보 입수권이 첨예한 대립을 하기도 했다(渡辺重

夫,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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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제1. 

도서관은 자료수집의 

자유를 가진다

1. 도서관은 국민의 알 자유를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모든 자료요구에 응해야 한다.

2. 도서관은 스스로의 책임하에 작성한 수집방침에 근거하여 자료를 선택하고 수집한다. 이때, 

  (1)다양하게 대립되는 의견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관점에 입각한 자료를 폭넓게 수집한다.

  (2)저자의 사상적, 종교적, 당파적 입장에 얽매여 그 저작을 배제하지 않는다.

  (3)도서관 직원의 개인적인 관심이나 취향에 의해 선택하지 않는다.

  (4)개인․조직․단체로부터의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 수집의 자유를 포기하거나, 분규를 우려하여 

자기검열을 하지 않는다.

  (5)기증자료의 입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도서관이 수집한 자료가 어떠한 사상이나 주장을 내포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도서관 및 도서관 

직원이 그것을 지지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도서관은 성문화된 수집방침을 공개하여 널리 사회로부터의 비판과 협력을 얻도록 한다.

제2. 

도서관은 자료제공의

자유를 가진다.

1. 국민의 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도서관 자료는 원칙적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도서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어떤 종류의 자료를 특별 취급하거나 자료의 내용에 손을 

대거나 서가에서 배제․폐기하지 않는다. 제공의 자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1) 인권 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2) 외설출판물이라는 판결이 확정된 것

  (3) 기증 또는 기탁 자료 중, 기증자 또는 기탁자가 공개를 거부하는 미간행 자료

2. 도서관은 미래의 이용에 대비하기 위해 자료를 보존할 책임을 진다. 도서관이 보존하는 자료는 

일시적인 사회적 요청, 개인․조직․단체로부터의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 폐기되지 않는다.

3. 도서관의 집회실 등은 국민의 자주적인 학습과 창조를 지원하기 위해 가까운 곳에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가 정리된 장소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도서관은 집회실 등의 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단체를 불문하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4. 도서관이 기획하는 집회나 행사 등이 개인․조직․단체로부터의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제3.

도서관은 이용자의 

비밀을 지킨다.

1. 독자가 무엇을 읽는지는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것이며, 도서관은 이용자의 독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다만, 헌법 제35조에 따라 영장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도서관은 독서기록 이외의 도서관의 이용 사실에 관해서도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다.

3. 이용자의 독서 사실, 이용 사실은 도서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며, 도서관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4.

도서관은 모든 검열에 

반대한다.

1. 검열은 권력이 국민의 사상․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써 상용해 온 것으로, 국민의 저적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도서관 검열은 자료 수집에 제약을 가하고 수집한 

자료를 서가로부터의 배제․폐기하는 것으로 국내외 고통스러운 역사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모든 검열에 반대한다.

2. 개인․조직․단체로부터의 압력이나 간섭은 검열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도서관은 이러한 

사상․언론의 억압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3. 이러한 억압은 도서관에서 자기검열을 일으키기 쉽다. 그러나 도서관은 그러한 자기검열에 빠지지 

않고 국민의 알 자유를 지켜야 한다.

<표 1> 일본도서관협회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1979 개정)｣의 실천조항

그리고 영국은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의 ｢도서관과 지적자유에 관한 선언문｣(IFLA 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 1999)에 영향을 받아 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 Information Professionals, CILIP)가 ｢지적자유, 정보에 대한 접근과 검열｣(Intellectual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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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to Information and Censorship, 2005)을 발표했다. IFLA(1999)와 CILIP(2005)의 선언문

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적자유는 UN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19조(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자유,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받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에 근거하고 있다. CILIP은 성명서를 통해 도서관 지적자유에 관한 의지를 표명

하고 있는데, 특히 사서직의 자료선정권과 관련하여 ‘모체기관이 정한 광범위한 정책 범위 내에서 

장서개발, 관리, 접근에 대한 전적인 재량권이 사서와 정보전문직의 책임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후 2022년 발표한 ｢사서 및 정보 전문가를 위한 지적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 표현의 자유｣

(Intellectual Freedom,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for 

Librarians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에서는 기존 선언문을 발전시켜 지적자유와 사서직의 

지적자유를 위한 행동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CILIP, 2022). 

그 외에도 캐나다도서관협회(Canadian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의 ｢지적자유에 

관한 입장문｣(Intellectual Freedom Position Statement, 1974 채택, 1983, 1985, 2015, 2016, 2019 

개정), 네덜란드도서관협회(Netherlands Association of Librarians)의 ｢공공도서관 사서 헌장｣

(Professional Charter for Librarians in Public Libraries, 1993), 호주도서관정보협회(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2001)의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 선언｣(Free Access 

to Information Statement, 2001 채택, 2007, 2015, 2018 개정), 스페인문헌정보협회(Spanish 

Association for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의 ｢사서․정보전문직 윤리강령｣(Code of Ethics 

for Librarians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2013) 등 여러 국가의 전문가 단체에서 지적자유와 

관련한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한국도서관협회가 ｢도서관인 윤리선언｣(2019 개정)에서 이용자에게 

차별 없는 정보제공과 정보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

했다. 하지만 식민지 상황, 분단, 독재 등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금서와 검열로 대표되는 사상통

제의 역사를 거쳐 왔고, 이에 따라 이른바 이념 서적이라 불리는 도서가 금지되는 등(장덕현, 

2011, 176)으로 인하여 지적자유에 관한 논의가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 최근 학교도서관과 공공도

서관을 중심으로 나다움어린이책에 대한 갈등이 불거지자 협회는 2023년 7월에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 반대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사실상 국내에서 도서관 

지적자유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첫 성명서이다.

요컨대 지적자유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도서관 철학의 토대이자 사서직 윤리강

령의 핵심 가치로서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개인은 제한 없이 모든 관점에서 정보를 찾고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서직은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제공하며, 검열에 반대하고 사

상의 자유를 증진하는 주체로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은 일부 개인과 집단이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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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표현을 포함한 지식, 상상력, 아이디어 

및 의견을 담고 있는 도서관 자료라 할지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어떤 종류의 자료를 특별 

취급하거나 자료의 내용에 손을 대거나 서가에서 배제․폐기하지 않는다. 도서관이 수집한 자료

가 어떠한 사상이나 주장을 내포하고 있을지라도 도서관 및 도서관 직원이 그것을 지지함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2. ‘나다움어린이책’ 검열 논란

여성가족부는 ‘나다움어린이책 사업’을 통하여 선정된 어린이․청소년 도서를 학교도서관에 배

포하였다. 해당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8년 사회단체 및 민간기업과 3자 협약을 맺어 시작

했는데, <표 2>에 정리한 바와 같이 3가지 핵심기준(자기긍정, 다양성, 공존)에 따른 10개 대주제

(주체성, 몸의 이해, 일의 세계, 가족, 사회적 약자, 표현, 혐오 반대, 사회적 인정, 안전, 연대)의 

도서를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교사와 아동․청소년 문학가, 평론가, 그림책 작가 등 전문가와 출판

사로부터 추천받은 도서 약 1,200여 종을 검토하였으며, 이 가운데 134종을 선정하였다. 해당 도서

에는 ‘나다움어린이책 마크’를 책에 새겨 넣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도서관에 ‘나다움어린이책 공

간’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예정이었다(여성가족부, 2019). 

기준 질문 범주 핵심가치

인물이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기발견과 성장을 추구하나요? 주체성

몸의 이해

일의 세계

자기긍정몸의 성장과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인물이 성별 차이 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나요?

다양한 가족 형태를 긍정적으로 보여주나요? 가족

사회적 약자

혐오

표현

다양성
사회적 약자의 자기발견과 성장을 편견 없이 보여주나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드러나지는 않나요?

인물, 상황, 배경의 묘사가 성별 고정관념 없이 다양한가요?

인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의 기준이 성별 차이 없이 적용되나요? 사회적 인정

안전

연대

공존어린이에게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알려주고 있나요?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드러나나요?

<표 2> 여성가족부의 나다움어린이책 선정 기준 

2019년 선정된 나다움어린이책 목록에는 성교육 도서도 포함되었는데, 2020년 국회 교육위원

회에서 일부 도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민정희, 2020). 당시 여성가족부는 해당 도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전문가들이 추천하거나 권위있는 아동문학상을 수상하였고, 1970년대부터 덴

마크, 스웨덴,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아동인권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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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하면서도 문화적 수용성을 감안하여 회수한다고 설명하였다. 논란이 된 도서는 ｢아기는 어떻

게 태어날까｣, ｢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 ｢걸스토크｣, ｢엄마

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펭이｣,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우리 가족 인권선언｣ 등이다.

정부사업은 중단되었지만 사업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다움북클럽’을 만들어 성평등 어린이․

청소년 도서를 추천하는 목록집인 ｢오늘의 어린이책 1｣과 ｢오늘의 어린이책 2｣를 발간하면서 

나다움어린이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일부 종교단체와 개인 등이 다시 나다움어린이

책을 비롯한 일부 도서를 금서목록으로 만들어 해당 도서를 소장한 도서관에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주장의 요지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섹슈얼리티’ 등의 용어가 배제됐으

므로 관련 도서를 열람 제한 및 폐기하라는 것이며, 국민신문고와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민원이 

폭주하게 되자 도서관은 일상적인 업무수행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어느 광역자

치단체장은 도의회에서 나다움어린이책 가운데 7종을 도서관에서 열람 제한했다고 보고했고, 또 

다른 교육청은 학교도서관에 소장된 성교육 도서 중 폐기 처리된 도서 목록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윤근혁, 2023). 

2024년 3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학부모단체가 음란 유해 도서로 심의 청구한 11권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도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강수환, 2024). 간행물윤리위원회

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법정기구로, 심의대상 간행물은 동법 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제1항과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면 유해간행물로 결정된다. 논란이 된 

성교육 도서 중 페르 홀름 크누센의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는 1971년 덴마크에서 출간돼 이듬해 

덴마크 문화부에서 아동도서상을 수상한 책으로 ‘덴마크의 지난 100년 역사를 대표하는 100개의 물건’

에 선정되기도 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국가자료종합목록(https://www.nl.go.kr/kolisnet)에서 

해당 도서를 검색하면 248개 공공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도서관은 해당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김대유(2021)는 나다움어린이책에 대하여 일부 종교단체가 외설적이라고 지적한 용어 및 문장

이 초등학교 보건 교과서의 성 단원에 비추어 특별히 선정성이 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고, 성교

육은 특수한 이익의 도모나 보수 이데올로기 투쟁으로 변질될 성격이 아님을 지적했다. 책의 내용

은 유네스코 가이드라인이나 국제적 상규에 비추어 선정성과 관련이 없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우

수한 아동 성교육 자료로 꼽힐만한 요소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임여주(2023)는 이러한 

성교육 도서에 대한 선정성 시비의 전 과정은 오히려 삶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을 바라보는 

독서 경험의 중요성을 명확히 드러낸 사건이라 평하였다. 성교육 도서는 양육자와 피양육자가 

독서를 통해 자연스럽게 성에 관해 대화할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양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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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접 성교육을 시도하지 않더라도 좋은 성교육 도서를 선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권해 

줌으로써 그들이 올바른 성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5년이 지나도

록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지속되고 있는 나다움어린이책 검열 논란은 사실상 ｢도서관법｣

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국민의 지적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공적 시설인 도서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3. 선행연구

1930년대부터 도서관 지적자유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과 비교하면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많지 않다. 1978년 미국의 ｢도서관 권리선언｣의 번역문이 소개된 이후, 곽동철(1986)

이 일제강점기 도서검열과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를 다룬 것이 비교적 초기 연구이다. 

이후 김혜선(1994)과 손연옥(1996)이 자료선정과 사서의 윤리문제를 다룬 연구를 수행하였으

며, 정현태(1999)가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지적자유 침해 사례를 조사하면서 도서

관 지적자유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명희(2004)는 한국과 미국에서 

금서로 판정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금서로 인정되는 음란물의 헌법적 판정 여부와 판

정 기준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장덕현(2011)은 장서개발에 있어 지적자유에 관한 문제를 

현장 사례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서양에서는 외설적 표현 혹은 동성애 이슈 등 

내용적 측면에서 학부모에 의한 검열이 많았으며, 우리나라는 정치적 이유로 인한 도서검열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연구로 이서현(2017)은 미국을 중심으로 금서조치로 인한 지적자유 침

해 사례를 분석하였다. ‘금서’ 혹은 ‘도전받은 책’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도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검열의 주된 이유는 연령집단이 읽기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성적묘사, 종교적 관점을 반영

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경재(2022)는 도서관 장서검열 문제 사례를 4가지(정치, 

법률, 선정성, 성범죄) 범주로 유형화하고 사서를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서들은 정치․선정성과는 다르게 저자의 성범죄 관련 이슈의 도서에 대한 검열은 검열이 아니

라고 답하거나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였다. 이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하는 사서직 윤리선

언과는 괴리가 있는 현장의 인식으로 논의의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국내에서 도서관 지적자유와 관련된 연구는 도서검열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수행되었지만, 전국 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양상을 깊이 

있게 분석한 연구는 수행된 적이 없다. 특히 최근 집중된 검열성 민원으로 사서가 느끼는 압박과 

자존감 상실은 향후 도서관서비스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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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최근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조사․분석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 행해지는 지적자유 침해의 다양한 행태를 분석하고 현장 사서의 애로사

항을 파악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도서관협회에 가입된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실태를 조사하였다. 다만 본 조사는 최근 

3년간으로 기간을 한정하고 기관 단위의 사례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서관별 대표자 1명이 본 설문에 

응답하도록 사전 안내를 거쳤다.

다음으로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표 3>과 같이 6개 영역(인구통계적 특성, 지적자유 침해 형태, 

(검열)자료, 도서관 현장의 애로사항, 도서관별 대응 방법, 지적자유 수호 방안)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조사기간은 2023년 10월 6일부터 31일까지 약 4주간이며, KSDC DB(https://www.ksdcdb.kr)

의 온라인 설문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번호 영역 조사내용 문항수

Ⅰ 인구통계적 특성 도서관명, 소속 광역지자체, 도서관 관종, 운영주체, 응답자 연락처 5

Ⅱ 지적자유 침해 형태

∙침해 방법

∙침해 횟수

∙침해 주체

∙요구 내용

∙압력의 방식

5

Ⅲ 자료(검열 도서)

∙주제 및 목적

∙검열의 이유

∙검열 자료의 서지사항(e-메일을 통한 추가 제출 방법 안내)

3

Ⅳ 도서관 현장의 애로사항 ∙애로사항 1

Ⅴ 도서관별 대응 

∙대응 방법

∙지적자유 침해 관련 명문화된 규정 보유 여부

∙대응 사례

3

Ⅵ 지적자유 보장 방안 

∙지적자유 침해에 따른 협회․전문가 단체 차원의 대응 방안

∙지적자유 보장 방안

∙기타 의견(개방형)

3

계 20

<표 3> 설문지의 항목구성과 문항수

2. 조사결과의 분석

가. 인구 통계적 특성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유효한 총 426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는 <표 4>와 

같이 충북(20.4%) >경기(14.1%) >서울(13.4%) >광주(8.7%) >울산(8.0%) 등의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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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관종별 도서관 분포는 <표 5>와 같이 공공도서관(59.8%) >학교도서관(34.5%) >대학도서

관(3.1%) 순으로, 이 가운데 공공도서관의 운영 주체별 분포를 살펴보면 지자체(52.2%) >교육청

(31.8%) >위탁(15.3%) >사립(0.8%)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소속기관이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에 집중된 이유는 최근 나다움어린이책으로 촉발된 도서관 지적자유 관련 이슈 때문인 것

으로 분석된다.

구분 빈도 비율(%) 비고

충북 87 20.4

경기 60 14.1

서울 57 13.4

광주 37 8.7

울산 34 8.0

경북 23 5.4

경남 22 5.2

인천 20 4.7

대구 18 4.2

부산 12 2.8

충남 12 2.8

대전 11 2.6

전남 10 2.4

강원 9 2.1

제주 6 1.4

전북 5 1.2

세종 3 0.7

계 426  100.0

<표 4> 응답 기관의 광역지자체별 분포(n=426)

구분 빈도 비율(%) 비고

공공도서관* 255 59.8

구분 빈도 비율(%)

지자체 133 52.2

교육청 81 31.8

위탁 39 15.3

사립 2  0.8

계 255 100.0

*공공도서관 운영주체별 분포(n=255)

학교도서관 147 34.5

대학도서관 13  3.1

전문도서관 2  0.5 

특수도서관 0  0.0 

기타 9  2.1 

계 426 100.0

<표 5> 응답 기관의 관종별 분포(n=426)

나. 지적자유 침해 내용

먼저 지적자유 침해 방법은 <표 6>과 같이 공문 및 성명서를 통한 민원 제기가 36.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국민신문고 민원 게재(10.8%), 홈페이지 건의(10.4%), 전화 민원(9.7%),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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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요구 및 지시(9.2%), 방문 및 면담(6.4%) 순이다. 그 외에 기타 답변으로 구․시의원 및 

교육위원회 등에 의한 자료 소장여부 조사 요청, 시민주권회의 자료 요청, 상위기관 상담 민원 

제기, 정보공개청구, 정부민원24 및 도서관 SNS에 민원 제기 등도 있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지적자유 침해 횟수는 <표 7>과 같이 1~4건 정도라는 응답 비율이 73.5%로 

가장 높았으며, 총 426개관 가운데 85.2%의 도서관에서 지적자유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특히 148회의 민원이 접수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서관의 일상적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구분 빈도 비율(%)

공문 및 성명서 209 36.9

해당 없음 63 11.2

국민신문고 61 10.8

홈페이지 건의 59 10.4

전화민원 55  9.7

상위기관 요구 및 지시 52  9.2

방문 및 면담 36  6.4

기타 31  5.4

계 566 100.0

<표 6> 지적자유 침해 방법(복수 응답)

구분 빈도 비율(%)

없음 63 14.8

1-4회 313 73.5

5-9회 35  8.3

10-19회 6  1.4

20-49회 3  0.7

50~99회 1  0.2

100회 이상 1  0.2

기타 4  0.9

계 426 100.0

<표 7> 지적자유 침해 횟수(n=426)

다음으로 지적자유 침해 주체는 <표 8>에 정리한 바와 같이 종교․시민단체, 학부모 연대 등 

특정 단체에 의한 침해 비율이 5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개인(21.9%), 상위기관(10.5%)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정치인, 타 직렬 결재권자 등 기타 답변도 다수 있었다. 이어서 지적자

유 침해에 따른 요구사항은 <표 9>에 보는 바와 같이 자료 폐기(32.5%), 열람 제한(32.3%), 자료

검색 배제 처리(10.3%), 소장처 이관(5.8%), 자료선정위원회․도서관운영위원회 재심의 요구

(3.8%), 관리자 책임․징계 요구(2.4%) 등의 순이었다. 다만, 기타 의견으로 ‘외부 압력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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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나다움어린이책을 열람 제한했으나, 해당 자료의 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 문의가 있다’는 

역민원 사례도 있었다. 사서가 장서개발정책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당 자료를 선정했

음에도 불구하고 폐기 및 열람 제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의 자료이용권

이 침해받는 상황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빈도 비율(%)

특정 단체 274 50.4

개인 119 21.9

상위기관 57 10.5

기타 94 17.2

계 544 100.0

<표 8> 지적자유 침해 주체(복수 응답)

구분 빈도 비율(%)

자료 폐기 248 32.5

열람 제한 246 32.3

자료검색 배제 처리 79 10.3

소장처 이관 44  5.8

자료선정위원회․도서관운영위원회 재심의 요구 29  3.8

담딩 및 관리자 책임․징계 요구 18  2.4

기타 98 12.9

계 762 100.0

<표 9> 지적자유 침해에 따른 요구사항(복수 응답)

한편, 도서관과 직원(사서)에게 가해지는 구체적인 압박은 <표 10>에 보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 

등을 통한 항의성 민원(22.5%), 담당자 문책 요구(7.3%), 도서관 이용 방해(5.4%), 방문 시위

(3.3%), 욕설과 협박(2.5%)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기타 의견이 287건(59.3%)이나 수집되

었는데, 내용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압박 사례를 유형별(도서관 업무방해, 자료선정권 침해, 심

적 부담)로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구분 빈도 비율(%)

홈페이지 등을 통한 항의성 민원 109 22.5

담당자 문책 요구  34  7.0

도서관 이용 방해  26  5.4

방문 시위  16  3.3

욕설과 협박  12  2.5

기타  287  59.3

계  484  100.0

<표 10> 도서관과 직원(사서) 대상 압박(복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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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서관 업무방해 자료선정권 침해 심적 부담

내용

∙장시간 전화응대로 일반이용자 서비

스에 어려움
∙행정절차(민원답변, 도서분리, 심의 등)

가 많아짐

∙민원 및 자료 조사 요구에 따른 답변서 
제출 과정

∙국민신문고를 통한 도서 처리 요청 및 

답변 요구
∙동일 민원의 지속적 제기 및 상담 민원 

신청

∙도서목록 검토 및 결과 요구
∙구청 등 상위기관 홈페이지에 민원 

조치 및 결정사항 회신

∙국회의원, 시의원 등에 의한 자료요구

∙지속적인 악성민원에 대한 예방적 차원으로 

소극적인 자료선정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전문가로서 수서를 하는 

것이 아닌 유명한 상을 탄 책들만 고려하게 됨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이 불편해하고 
의견을 내기 꺼려함

∙구입절차를 잘 지키고 있는지 과정을 감시

하겠다는 압력 행사
∙간행물윤리위원회 등의 기준이 아닌 학부모

단체의 주장을 의원의 의견으로 함께 공문

으로 제시하여 도서관 자료선정권을 침해
∙민원 도서 소장여부 조사 요청을 받으면, 

도서관에서 먼저 열람 제한했다고 보고함

∙자료 폐기 요구

∙공문 발송 및 성명서 발표 등으로 인한 

압박감 
∙상위기관(지자체) 요구에 불응 시 이에 

대한 불이익 우려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공문 
제출

∙상위기관을 통한 공문 및 민원 제기로 

인한 심적 부담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인한 도서관에 대

한 부정 여론 형성

∙상위기관에 담당자 문책 및 자질 검사 요구
∙상위기관의 반복되는 시정 요청

∙상위기관에 의한 민원인 요구 수용 요청 

압박

<표 11> 도서관 및 직원 대상 압박의 유형별 사례(기타 의견)

다. 검열 도서와 검열 목적

검열 도서는 <표 12>와 같이 어린이(32.8%) 및 청소년(25.4%) 대상 자료의 비율이 전체 자료의 

58.2%를 차지하였다. 일반자료의 경우는 정치․사상(14.9%), 종교(3.6%), 역사(2.7%) 주제순

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성소수자, 양성평등, 페미니즘 등 이슈(62건)가 많았으며, 그 외에 

혐한 도서나 저자의 개인 이력(법 위반, 동성애, 표절, 아동성추행)이 원인이 된 도서도 있었다. 

구분 빈도 비율(%) 소계

어린이 자료 264 32.8
58.2

청소년 자료 204 25.4

일반

정치․사상 119 14.9

41.8

종교 29  3.6

역사 22  2.7

문학 17  2.1

과학 14  1.7

예술 8  1.0

기타 127 15.8

계 804 100.0

<표 12> 검열 도서의 대상 및 주제(복수 응답)

한편 검열의 목적 및 이유는 <표 13>에 보는 바와 같이 선정성(25.2%), 성소수자 이슈(24.3%), 양성

평등 이슈(20.5%), 정치․사상적 편향(11.5%), 종교적 편향(4.0%). 폭력성(3.3%), 역사적 편향(3.0%), 

과학적 오류(0.4%)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 의견으로 성교육 도서 삽화의 선정성 및 편향적 성관념

(14건), 저자의 범법 행위(3건), 혐한 도서(2건), 민감한 이슈에 따른 상위기관의 지시 등도 있었다. 

다음으로 제출받은 검열 도서 목록을 수합한 결과, 나다움어린이책이 213건1)으로 가장 많았으며, 

 1) 도서관별로 ‘나다움어린이책’ 148권 목록 전체를 제출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도서관도 있어서 구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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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도서는 <표 14>에 정리한 바와 같다. 미국의 경우 2023년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의 76%는 

도서검열이었는데, 4,240권의 검열 도서 중 47%는 소수인종․민족,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LA, 2023.4.20.). 장덕현(2011)의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정치적 이유로 인한 

검열 사례가 역사적으로 많았다고 분석한 바 있는데, 본 설문 결과에 따르면 최근 우리도 점차 

선정성, 성소수자, 양성평등 이슈 등에 대한 검열성 민원 제기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분 빈도 비율(%)

선정성 260 25.2

성소수자 이슈 250 24.3

양성평등 이슈 211 20.5

정치․사상적 편향 118 11.5

종교적 편향 41  4.0

폭력성 34  3.3

역사적 편향 31  3.0

과학적 오류 4  0.4

기타 81  7.8

계 1,030 100.0

<표 13> 검열의 목적 및 이유(복수 응답)

사유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

선정성 나다움어린이책(총148권)

※도서관별 일부․전체 목록 제출
- - -

동성애 

아몬드 손원평 창비 2015

죽이고 싶은 아이 이꽃님 우리학교 2017

항구의 사랑 김세희 민음사 2019

역사 왜곡

-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지만원 시스템 2008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자유북한군인연합 광명기획 2009

광주, 여성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후마니타스 2012

역사로서의 5․18. 1-4

김대령 비봉

2013

임을 위한 행진곡 2015

5.18 유공자 무용담 2020

보랏빛호수 이주성 비봉 2017

전두환 회고록 전두환 자작나무숲 2017

북한과 한․미․일 정보기관의 기록물로 본 광주사태 김계철 새동아사 2020

저자의 범법 행위

서연이와 마법의 목걸이 한예찬 가문비어린이 2008

사랑과평화다. 1-4

정명석

명문 2018

영감의 시. 1-2 새벽문화 1989

시의여인 명 2013

정치

평양에서 태양을 보다 윤문영 내인생의책 2018

반일종족주의와 투쟁 이영훈[외] 미래사 2019

비극의 탄생 손병관 왕의서재 2021

동경대전. 1-2 김용옥 통나무 2021

혐한 도서 서울증후군 기쿠가와에리카 라이시움 2020

* 그 외 정치인․언론인(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박근혜, 박원순, 박정희, 손석희, 유시민, 윤석열, 이명박, 이승만), 세월호, 새마을운동 관련 

도서 보유 현황 조사 요청

<표 14> 민원이 제기된 검열 도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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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서관 현장의 애로사항

지적자유 침해에 따른 도서관 현장의 애로사항은 <표 15>와 같이 자료선정권 침해 및 자기검열에 

대한 압박이 25.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료서비스 위축(16.8%), 도서관 일상 업무 방해(16.0%), 

전문가적 자존감 상실 및 직원의 사기저하(각, 10.7%), 법적 소송에 대한 불안감(7.5%), 도서관 인지도

(위상) 약화(4.1%), 도서관의 범죄 집단화(2.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16>에 정리한 바와 같이 

기타 의견으로 직업윤리 침해, 민원 제기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 인사 불이익, 감사 조치, 도서 구입 시 

상위 결재권자(타직렬)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한 반려, 도서검열과 관련하여 조정․견제를 위한 집단 

및 장치 부재, 상위기관(교육청 등)에 대한 해명 및 적절한 대응을 위한 창구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구분 빈도 비율(%)

자료선정권 침해 및 자기검열에 대한 압박 322 25.3

자료(대출, 열람) 서비스 위축 214 16.8

도서관 일상 업무 방해 204 16.0

전문가적 자존감 상실 136 10.7

직원의 사기저하 136 10.7

법적 소송에 대한 불안감 94  7.5

도서관 인지도(위상) 약화 52  4.1

도서관의 범죄 집단화 36  2.8

없음 51  4.0

기타 27  2.1

계 1,272 100.0

<표 15> 지적자유 침해에 따른 도서관 현장의 애로사항(복수 응답)

구분 기타 의견

응답자 A
∙“언급되는 성교육 도서 중 일부는 학교에서 교과연계 도서로도 선정되었으며, 도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자연스럽게 읽히는 
자료임에도 선정적이라고 하는 해당 사진만을 부각․편집해서 잘못되었다고 타박하는 행위는 일선에서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서직에게 불편함을 주고 해당 민원에 답하느라 소모되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다”

응답자 B 

∙“모든 이념적, 종교적, 정치적 갈등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야 하고 어린이들에게 다양성의 가치를 

교육할 의무가 있는 도서관에서 외압에 의해 장서를 제한해야 하는 것에 대해 사서로서 자괴감이 든다. 또한 현안 업무로 

바쁜 와중에 해당 자료의 소장 현황을 조사하라는 요구에 응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된다”

응답자 C
∙“60여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정보공개 청구 등 압박 민원이 있고. 다른 지역의 사례처럼 법적 조치를 감행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지자체 내 위탁기관 및 상위기관을 함께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어 이중고를 겪게 됨”

응답자 D
∙“도서검열에 대한 자료 검토나 자료 작성 등으로 일상 업무가 방해되는 것이 어렵고, 또한 자료선정이나 도서추천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위축감이 있음”

응답자 E

∙“정치적,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각이 존재할 수 있는데 본인만의 생각을 주장하며 도서관 자료를 폐기하거나 

열람 중지를 요구하는 강력한 항의 앞에 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답답하고 처참함. 도서관의 규정과 기준에 
따라 자료를 선정했다고 답해도 '사서'라는 직업에 대해 형편없는 평가까지 들어가면서 이를 응대해야 함. 결국 민원이 심할 

경우, 해당 자료를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우고 시스템에서도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

응답자 F
∙“이미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 통과된 자료에 대해서 폐기 및 제거 요청을 하기 때문에 각 도서를 재심의하고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는 등 업무가 과중되고, 자료선정 시 다시 민원이 들어올 만한 키워드가 있는 도서의 선정을 기피하게 된다.”

응답자 G

∙“금년도 8월경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단체 소속의 종교인 다수가 본관에 방문하여 일부 도서의 발췌 부분 및 자체 제작된 

리플릿 등을 보여주며 관장(행정직)을 면담함. 이후 관장 지시로 본관, 분관, 작은도서관 등에 소장된 해당 도서의 검색 

배제 및 열람 제한, 폐기 조치 등을 지시함.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 도서의 비치 여부를 묻는 도의원 
요구자료, 감사원 요구자료 등 단시일 내 서류작성 요구 압박 및 불안감을 초래함. 민원 제기에 따른 업무방해 및 행정력 

낭비초래 및 내부 직원들 간 이해충돌로 갈등을 초래함.”

<표 16> 지적자유 침해에 따른 도서관 현장의 애로사항(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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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도서관 대응

지적자유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 도서관의 지침․규정 보유 여부는 <표 17>과 같이 94.8% 

(404개관)가 ‘없음’으로 답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도서관은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개별 도서관의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대응은 <표 18>에 보는 

바와 같이 민원 수용(폐기, 열람 제한, 검색 배제 처리, 이관 등)이 2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관내 

위원회 의뢰(24.2%), 수용불가 처리(22.0%), 상위기관 및 전문가 단체 의뢰(8.2%)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비율(%)

없음 404 94.8

있음 22  5.2

계 426 100.0

<표 17> 지적자유 침해와 관련된 개별 도서관의 명문화된 지침․규정 보유 여부(n=426)

구분 빈도 비율(%)

민원 수용(폐기, 열람 제한, 검색 배제 처리, 이관 등) 158 26.6

관내 위원회(도서관운영위원회․자료선정위원회 등) 의뢰 144 24.2

수용불가 처리(도서관인 윤리선언 등 국내․외 선언문 근거 제시) 131 22.0

상위기관 및 전문가 단체 의뢰 49  8.2

기타 113 19.0

계 595 100.0

<표 18>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개별 도서관 대응(복수 응답)

바. 지적자유 보장 방안

도서관 현장에서 바라는 협회․전문가 단체 차원의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대처(1순위)는 <표 19>와 

같이 관종별 지적자유 가이드라인 제정이 4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상위 행정기관 대응(24.9%), 

법적 대응 방안 마련(19.7%), 언론 및 여론 대응(5.6%)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향후 국내 도서

관계에서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표 20>과 같이 도서관법 및 자치 조례 등 명확한 근거 

구분 기타 의견

응답자 H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도서검열 외에도 일반 이용고객이나 저자가 본인이 원하는 책을 구입하지 않거나 본인이 원치 
않는 책을 폐기 또는 열람 제한하지 않으면 장서개발지침을 확인한 후 말도 안되는 이유들로 민원을 넣으며 사서의 수서 
전문성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음. 각 도서관별 장서개발지침이 있지만 상이하고 법적효력은 없기 때문에 
사서를 보호해주지 못하므로 관련법을 규정하여 검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함”

응답자 I
∙“노인인구가 많은 농어촌 도서관으로 도서검열에 따른 큰 애로사항은 없으나 민원이 제기된 도서의 열람 제한을 걸어둔 
후 이용자가 찾는 경우가 있었음. 며칠 전까지 도서관에 이 책이 있었는데 갑자기 검색이 안된다며 이유가 뭐냐고 물어 
난감한 경우가 있었음”

응답자 J

∙“장서개발지침 및 도서선정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아 뚜렷한 도서선정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검열 대상 도서의 
판단을 수서 담당자가 떠안고 있는 어려움이 있음. 아직 가해지는 압력은 국민신문고 민원 1회뿐이지만, 향후 타겟이 되었을 
경우 벌어질 일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음. 또한 장서개발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현시점에 단체가 요구하는 ‘선정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정립에 대한 고민이 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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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1.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도서관협회․전문가 단체 대응 

지침 준수(26.4%), 내부지침 마련(16.4%), 상황별 판단 및 대응(11.8%), 상위기관 위임(10.9%), 

민원(이용자 요구) 수용(1.5%)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역민원 제기, 학교도서관의 경우 교육청 차원

에서 한국도서관협회․전문가 단체와 협의하거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기타 의견도 있었다.

구분 빈도 비율(%)

관종별 지적자유 가이드라인 제정 207 48.6

상위 행정기관 대응 106 24.9

법적 대응 방안 마련(변호사 선임 등) 84 19.7

언론 및 여론 대응 24  5.6

기타 5  1.2

계 426 100.0

<표 19>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협회․전문가 단체 차원의 대처방안(1순위)

구분 빈도 비율(%)

도서관법, 자치 조례 등에 근거 조항 추가 289 31.2

한국도서관협회 등 전문가 단체 지침 준수 245 26.4

내부지침 마련 152 16.4

상황별 판단 및 대응 109 11.8

상위기관 위임 101 10.9

민원(이용자 요구) 수용 14  1.5

기타 17  1.8

계 927 100.0

<표 20> 향후 도서관계 지적자유 보장 방안(복수 응답)

3. 소결 및 시사점

최근 국내 도서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적자유 침해 양상 및 도서관 현장의 애로사항, 도서관별 

대응과 지적자유 보장을 위한 협회․전문가 단체, 주무부처에 대한 요구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의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자유 침해 사례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수집되었으며, 침해 주체는 

종교․시민단체, 학부모 연대 등 특정 단체에 의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개인, 상위기관 

순이었다. 침해 방법은 공문 및 성명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전화민원, 상위기관 요구 및 지시 

순이었으며, 요구사항은 자료 폐기, 열람 제한, 자료검색 배제 처리, 소장처 이관, 재심의 요구, 

담당자 책임․징계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홈페이지 등을 통한 항의성 민원 접수, 담당자 

문책 요구, 도서관 이용 방해, 욕설과 협박, 방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서관 현장에서는 일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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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최근 3년 동안 검열성 민원이 발생한 도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 자료의 비중이 약 58%를 

차지하였다. 일반자료는 정치․사상, 종교, 역사, 문학 주제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검열의 

목적은 선정성, 성소수자 이슈, 양성평등 이슈, 정치․사상적 편향, 종교적 편향, 폭력성, 역사적 

편향, 과학적 오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적자유 침해에 따른 도서관 현장의 애로사항은 자료선정권 침해 및 자기검열에 대한 

압박, 자료 서비스 위축, 도서관 일상 업무 방해, 전문가적 자존감 상실, 직원의 사기저하, 법적 

소송에 대한 불안감, 도서관 인지도 약화, 도서관의 범죄 집단화 우려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부분의 도서관은 사실상 지적자유 침해 대응 지침 혹은 규정이 없어서 민원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며, 개별 도서관의 대응 방식은 민원 수용, 관내 위원회 의뢰, 수용불가 

처리, 상위기관 및 전문가 단체 의뢰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상황이 복잡․다양한 가운데 협회․전문가 차원의 성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과 도서관 현장에서 상황별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의 작성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대처방안

1.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도서관 지적자유 보장을 위한 심의․의결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 제2조(이 법은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

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도

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8호(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

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근거하여 ‘도서관의 지적자유 보장을 위한 지침’을 심의․의결한 

후 관계기관이 수립․적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법적 근거 마련

국내외 도서관협회나 전문가 단체가 채택한 선언문이나 윤리선언에서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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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사실상 법적 구속력은 없다. ｢도서관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보호되는 권리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서직이 외부 압력으로부터 휘둘리지 않고 사서직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지적자유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2023년 6월 14일 미국 일리노이주는 주 도서관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최초의 

도서검열 금지법인 ｢Public Act 103-0100｣을 제정했다. 미국 전역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성소수자나 소수인종을 주제로 한 도서 때문에 학부모단체로부터 금서 지정 요구 등 민원이 급증한 

가운데 재정된 법으로 그 의의가 크고 국내 도서관계도 참고가 필요하다. <표 21>에 발췌․정리한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주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ALA의 ｢도서관 권리선언｣

을 채택하거나, ‘당파적 입장이나 이념, 창작에 기여한 사람들의 출신, 배경, 견해 때문에 해당 도서

를 금지하거나 제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선언을 명문화해야 한다(Illinois Government, 2023). 

해당 법을 발의한 주 하원의원은 ‘어린이들에게 독서 가이드가 필요하고 일부 아이디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사회 전체에 단일 표준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법 제정의 배경을 설명하였다(연합뉴스, 2023. 6. 14.). 

구분 내 용

내용

sec 1. 주정부는 공교육을 촉진하는 데 재정적인 책임이 있으며 공공도서관은 모든 수준의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관이므로 
공공도서관의 개발을 장려하고 디지털 자원을 포함한 도서관 자원의 공유를 촉진하는 데 있어 모든 유형의 도서관 간의 협력을 
장려하는 것이 주정부의 정책임을 선언한다. 이 정책에 따라 일노이주 도서관시스템 네트워크의 구축, 운영, 발전을 위한 주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을 제정했다. 또한 도서관과 도서관시스템이 외부의 압력과 무관하게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자유를 장려하고 보호하며, 도서나 기타 자료에 대한 접근을 금지․제거 또는 제한하려는 시도로부터 도서관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임을 선언한다.
sec. 3. 주립도서관장과 일리노이 주립도서관 직원은 이 법의 조항을 관리하고 이 법의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이 법의 관리를 위해 주립도서관장이 제정한 규칙과 규정은 다음 기준과 목표를 달성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A. 현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까지 도서관 시설을 확장하여 주 내 모든 시민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B. 모든 교육 수준에서 학생의 요구에 맞는 도서관 자료를 제공한다.
C. 주민들의 참고 및 연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도서관 자료를 제공한다.
D.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서로 구성된 적절한 직원을 배치한다.
E. 당파, 교리적 반대나 창작에 기여한 사람들의 출신, 배경, 견해 때문에 해당 도서를 금지하거나 제거하지 않는다는 
미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권리선언을 채택하거나,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도서 및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특정 도서나 자료를 금지하는 관행을 금지하기 위해 도서관이나 도서관시스템에서 도서 또는 기타 자료를 금지하는 
행위를 금하는 명문화된 성명서를 개발한다.
F. 우리 주의 주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적절한 시간과 장소, 편리한 도서관 시설을 제공한다.
G. 기존 도서관과 신규 도서관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적절한 도서관 서비스를 충분히 많은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시스템
을 개발한다.
H. 공적자금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한다.
I.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지역의 자부심, 책임, 계획 및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지역 지원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가의 
지원을 활용한다. 일리노이주립도서관 자문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모든 문제와 특히 도서관시스템의 형성과 관련하여 사서에게 
조언하고 권고한다. 

sec. 8.7. 주 보조금; 도서금지. 주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도서관이나 도서관 시스템은 당파, 교리적 반대 때문에 
자료를 금지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권리선언을 채택하거나, 도서관이나 도서관시스템에서 
도서 또는 기타 자료를 금지하는 행위를 금하는 명문화된 성명서를 개발해야 한다.

<표 21> ｢Illinois Public Act 103-0100｣의 도서관 도서검열 금지 관련 발췌․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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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Act 103-0100｣ 즉, ｢도서검열금지법｣은 도서관과 일리노이 주민의 ‘독서의 자유’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강조하고, 사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신뢰하여 도서관을 통해 제공될 도서관 

자료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검열이 행해지는 일리노이주 도서관에 대한 주정부 차원

의 지원을 금지하는 실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검열에 대한 처벌을 위해 법이 작동하기보

다는 외부로부터 도서관 자료에 대한 검열 시도를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표 22>와 같이 사안의 심각성과 도서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도서관법｣ 일부 개정을 전제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칭 ‘도서관 지적자유 보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고시(告示)할 것을 제안한다. 이 지침에는 다음 <표 23>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

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서관의 중립성을 보장하며, 사서직의 자료선정권 보장과 

자기검열을 차단하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근거로 작동

할 것이다.

현행 개정(안)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기반시

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기반시

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자유롭

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지적자유,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표 22> ｢도서관법｣ 제2조의 ‘지적자유’를 추가한 개정(안)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지적자유, 지적자유 침해, 검열 등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제5조 지적자유 보장의 기본원칙

제6조 지적자유 훼손의 판단기준

  ① 자료선정과 수집

  ② 자료 등 도서관서비스

  ③ 도서관의 중립성

  ④ 도서관 직원의 자기검열

  ⑤ 도서관 이용기록 및 이용자 비밀보호

제7조 지적자유 보장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8조 기타

부칙

<표 23> 가칭 ‘도서관 지적자유 보장에 관한 지침’의 목차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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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회․전문가 단체의 대응체계 마련

미국에서도 여전히 금서 논란은 지속되고 있지만 ALA OIF는 도서관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1967년 12월 조직된 OIF는 ｢도서관권리선언｣에 구현된 

지적자유를 위한 ALA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사무국으로 현재 5명의 전담인력이 배정되어 있다. 

OIF는 사서와 국민을 대상으로 지적자유의 본질과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교육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고려하며, OIF의 주제별 전문가들이 장서개발, 직업윤리, 지적자유, 검열,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필터링, 관련 법률과 정책에 관한 워크숍 진행을 지원한다. 그 외에 도서관 현장에서 

발생한 도서관 자료, 프로그램, 정책 및 서비스에 있어 발생한 지적자유 침해 사안에 대한 신고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창구인 ‘Report Censorship’을 운영하고 있다. 또 매년 ‘금서주간(Banned Books 

Week)’을 통해 검열의 해악과 제한 없는 독서의 장점을 알리고, ‘도전받는 책(challenged book)’ 

목록을 작성하여 발표하며, 해당 도서를 읽고 금서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도서관계를 

대표하여 언론을 상대하는 일도 맡고 있다. 그 외에도 ｢지적자유매뉴얼｣(Intellectual Freedom 

Manual), ｢지적자유와 개인정보보호｣(Journal of Intellectual Freedom and Privacy) 등 관련 

전문자료의 출판을 통하여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며, 현안 해결을 위한 기부금 

모집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도서관협회도 ALA OIF를 벤치마킹하여 지난 2019년 전문위원회인 ‘도서관지적자유

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최근 ‘지적자유창구’(https://www.kla.kr/kla/bbs/freedom_form.php)

를 개설하여 지적자유 침해 사안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외부 위촉직으로 주로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 사서,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위원은 각자 현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 발생 

시에 신속한 대처는 한계가 있다. 지적자유 보장과 관련한 전담팀이 부재한 상황에서 ALA OIF와 

같은 대응과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한국도서관협회는 관종별 도서관과 사서직

을 대표하는 전문가 단체로 2022년 말 기준 1.393개 단체와 1,722명의 개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한국도서관협회, 2023). 1876년 결성된 ALA의 2019년 기준 회원수는 약 58,000명(ALA, 2020)에 

이르고 있어 우리의 상황과는 큰 대비를 이룬다. 도서관 현장 및 사서는 협회․전문가 단체 차원의 

지적자유 침해 대응방안으로 관종별 지적자유 가이드라인 제정(48.6%), 상위 행정기관 대응(24.9%),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19.7%), 언론 및 여론 대응(5.6%) 순으로 희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기타 의견도 있었다.

“도서관을 정치적 이념의 도구로 활용하는 단체에 강력한 대응은 개별 도서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도서관계의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협회 차원에서 상위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

하다.” - 응답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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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관종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언론 대응과 함께 전국 도서관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특정 어느 도서관이 수용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민원 및 

여론형성을 하기 때문이다.” - 응답자 L

“개별 도서관 차원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모든 구립도서관이 위탁인 상황에선 더욱 협회 

혹은 전 도서관인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 차원의 성명서, 캠페인, 공청회 등 다각적

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받지 않아야 함은 민주주의의 기본 

철학이며 이를 위해 도서관이 굳건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응답자 M

“지자체 도서관의 경우에는 자체 규정이 있더라도 타 시군에서 다른 지침으로 운영된다면 또 다른 민원

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위부서 혹은 전문단체의 명확한 규정이 있어 모든 관종에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음.” - 응답자 N

요컨대, 도서관과 사서직을 대변하는 협회가 개별 도서관에서 발생한 지적자유 침해 사안을 위임

받아 내부 전담 인력과 전문위원회 등 인력풀을 활용하여 신속한 사안 검토와 도서관계의 합치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내부조직과 인력 보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이는 전국의 공공, 대학, 

전문, 학교도서관 단체와 도서관인의 적극적인 회원가입과 관심의 표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4. 개별 도서관의 대응 

개별 도서관은 지적자유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운영 정책 혹은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도서관은 자관의 장서개발정책에 지적자유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자료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책을 유지하되, 사서의 개인적 가치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사서에 의한 자기검열 역시 검열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제별 자료선택이나 의사결정 

지침으로서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여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외부의 압력에 대항할 수 있

는 근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서관 밖의 어느 누구도 자료선정과 수집에 압력을 행사할 

수 없음과 독서의 자유, 검열 및 금서의 부당함에 대하여 알리고 지적자유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적법한 기구이므로 민원이 제기된 자료를 재심의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원 발생 시 도서관은 민원인에게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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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개발정책(선정 지침)에 근거하여 자료를 입수하였음을 고지하되, 민원인(단체)의 도서관 자

료에 대한 의견은 존중해야 한다. 다만, 재심의 종결 전까지 해당 자료는 계속해서 다른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앞으로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는 도서검열뿐만 아니라 매체별 자료와 서비스, 도서관 프로

그램과 공간에 이르기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서비스와 운영 

전반에 도서관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Ⅴ. 요약 및 결론 

올해 초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김혜순 시인의 ｢날개 환상통｣(Phantom Pain Wings)은 전미

도서비평가협회(National Book Critics Circle, NBCC)의 2023년 최고의 책(시 부문)으로 선정되

었다. 또한 ALA는 성소수자 문학에 반대하는 캠페인과 도서검열이라는 외부 압력에 맞서 독서의 

자유를 증진하고 도서관 전문가인 사서를 지원하는 사명을 잘 수행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NBCC의 

토니모리슨상을 수상했다((NBCC, 2024.3.21.). 도서관은 자관의 장서개발정책에 근거하여 ｢날개 

환상통｣이나 ｢젠터 퀴어｣2)를 수집할 수 있다. 특정 도서를 읽게 할, 혹은 읽지 못 하게 할 권리는 

독자 개인과 보호자에게 있으며, 제3자인 타인이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성적으로 노골적인 

주제의 책을 읽기에 너무 어리더라도 이는 독자와 부모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지 타인이 결정에 

관여할 일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최근 3년 동안 도서관에서 행해지는 지적자유 침해 행태와 

현장 사서의 애로사항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도서

검열로 인하여 일상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서관은 사실

상 지적자유 침해에 따른 대응 지침․규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 대처가 불가능하며, 

현장 사서는 전문가적 자존감 상실과 사기저하, 법적 소송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지적자유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일원화된 창구의 부재와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서는 자기검

열에 따른 소극적인 자료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서관 장서와 서비스는 

어떠한 형태의 이념적, 정치적, 종교적 검열이나 상업적 압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주체별로 도서관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 도서

 2) Maia Kobabe의 ｢Gender Queer｣는 ALA가 ‘전미도서관주간’에 발표한 ‘2023년 가장 도전받은 10대 도서(challenged 

book)’ 중 1위에 선정되었다. Available: https://www.ala.org/bbooks/frequentlychallengedbooks/top1. Maia 

Kobabe가 2014년 발표한 자전적 소설로 2020년 ALA 알렉스상과 스톤월상을 수상했으나, 많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 선정성을 이유로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다. 2023년 한해동안 106회 검열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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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근거하여 ‘도서관의 지적자유 

보장을 위한 지침’을 심의․의결한 후 관계기관이 수립․적용하도록 권고하기를 바란다. 

둘째,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법｣의 일부 개정을 전제로 가칭 ‘도서관 지적자유 

보장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제정하기를 촉구한다. 

셋째, 도서관과 사서직을 대변하는 한국도서관협회는 지적자유전담팀을 신설하고 ‘관종별 지적

자유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하기 바란다. 그리고 지적자유 침해 사안을 위임받아 내부 인력과 

전문위원회인 지적자유위원회 인력풀을 활용하여 법적 대응, 언론(여론) 및 상위 행정기관에 도서

관계의 합치된 의견을 표명하는 전문가 단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바란다. 다만, 이는 전국의 

도서관 단체와 도서관인의 적극적인 회원가입과 관심 표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개별 도서관은 장서개발정책에 지적자유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자료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책을 유지하되, 민원이 제기된 자료를 재심의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장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서비스와 운영 전반에 도서관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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